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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적용 가능성 분석

이 수 구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파산제와 긴급재정관리제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 유용

한 제도인가의 여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정부자료를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제

도의 6가지 지표를 활용한 분석모형을 수립하고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지방정부들이 6개의 재정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6가지 재정건전성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도 고려해

야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 비율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나 긴급재정관

리제도의 핵심적 목표가 지방채의 관리에 있음을 시사하였다. 대안으로는 행정체제의 개편방향과 지방정부의 사무

배분에 따른 재원배분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으며, 특히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방정부의 재원확

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중기적 재정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지표의 모색을 위한 

후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주제어: 지방재정 위기, 지방정부 파산제, 긴급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재정건전성 지표

Ⅰ. 서론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사업의 확대 등 복지비가 증가됨에 따라 지방정

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되자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안으로 지

방정부 파산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2014년 2월 행정안전부(구, 안전행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운

용 책임성 확보와 행정서비스 중단상태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 및 회생방안 수립 등을 위하여 연내

에 파산제를 법제화 할 계획을 밝혔다(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4.2.14).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러한 상황인식은 지방정부와 큰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박 대통령의 공약

에 따라 복지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지방정부 중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는 더욱 

반발하였다. 기초단체의 결성체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원인 행위를 한 중앙정부가 

증대되는 복지비를 지원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지방정부의 파산을 예상하여 제도만 고치려한다는 

비난을 하면서 복지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14.3.13; 연합뉴스, 20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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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초단체들의 저항에 직면하자 정부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2014년 6월부터는 “파산제” 

대신 “긴급재정관리제도”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시도하였다. 2015년 7월 정

부는 동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2015년 12월에 법제화 되었다.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복지비 수요 급증 및 지방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 등이었으나, 이미 정부에서는 재정위기의 대응

책으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지방재

정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적용가능성이 희박한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박영강 외 4

인, 2015: 338).

국내의 긴급재정관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제도 도입이전에는 동 제도와 파산제

와의 차이, 쟁점과 실효성,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선결과제 등이 중심을 이루었고(서정섭･이희재, 

2015; 김성배, 2015; 정재진), 도입이후에는 기존 재정위기 관리제도의 효과나 제도개선의 과제 등

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으나, 동 제도의 작동가능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편

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도입한 긴급재정관리제도가 과연 작동 가능성이 

있는 유용한 제도적 장치인가의 여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긴급재정관리제도

가 작동하기 이전단계에서 검토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구, 사전경보시스템)의 6개 지표를 활

용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와 도 및 시･군･구별로 분류하고 재정건전성을 분

석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정부통계 자료를 토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제시된 지방재정위기관

리 지표를 구체화하여 분석모형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전

국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어떠한 범주로 분포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

과를 토대로 국내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유용성 여부와 시사점 및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Ⅱ. 긴급재정관리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긴급재정관리제도의 개념과 도입 취지

일본에서는 2007년 홋카이도 유바리시가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자치단체 존립의 최소요건을 위

협받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2010년 7월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상환재원의 지불유예 선언

을 시작으로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1년에 재정위

기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의 상호연계성 미흡과 

비효율성 초래, 재정위기단체 지정의 객관성 확보의 곤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위기관리 

능력의 한계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최조순･강현철, 2014; 이상철, 201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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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박근혜 정부의 출현에 따른 지방정부의 복지비 부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행정안전

부(구, 안전행정부)는 2014년 3월부터 1년 이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의 소통

과정 등을 거쳐 2015년 7월 ‘긴급재정관리제도’에 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1) 

긴급재정관리제도는 기존의 재정위기관리제도를 통해서 지정된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

획의 이행 이후에도 재정구조가 더욱 악화되어 자력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과 지

방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재정위기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7.22; 배준식･박성문, 2017). 긴급재정관리제단체로 지정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자

치단체에 긴급재정관리관을 파견하고 예산편성의 관여 등 재정권에 제약을 가하게 되지만 자치권

은 유지하게 되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정부에서 긴급재정관리제도라는 명칭의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기 이전인 2014년 초에는 

‘파산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용어를 바꾸었으므로 동 

제도는 파산제와 유사한 속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활

용되는 재전건전성 지표를 활용하고 동 제도를 통한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작동되는 제도적 장치

이므로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장이라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재정위기관리제도로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인식할 경우 긴급재정관리제도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될 것이라

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2. 긴급재정관리제도와 파산제의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기본적으로 재정위기에서 시작된다. 재정위기는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으로 나타나는 현금흐름의 부족 상태를 의미하고(Cahill & James, 1992), 해당 단체의 재정지출수

요가 재정공급능력을 오랫동안 초과할 때 발생한다(Inman, 1995; 임성일, 2012; 이희재, 2014). 일

반적으로 파산은 위기의 단계 중 가장 악화된 상태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의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대해서는 공법상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통치단체이므로 파산에 의해 재산관리권을 박탈하는 것은 통치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을 부인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채무를 청

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재건(회생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김홍환, 2014; 조성규, 2014; 조태제, 2006).2) 

1) 긴급재정관리제도는 2014년 2월 14일 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이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 시작되었고, 안전

행정부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면서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긴급재정관리제도 도

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배준식･박성문, 2017: 12). 그리고 4대협의체의 소통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전

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가 반발한 것을 보면 진정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경향신문, 

2014.3.13).

2) 기업의 경우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가 초과한 채무상태의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미처 상환하지 못한 부채

는 탕감하는 청산형 파산제도와 채무조정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회생형 파산제도로 구분한다

(Liu&Waiber, 2008; 김애경･박정우, 2014: 257-25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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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는 재정악화 상태의 지속성, 강도의 측면에서 재정압박이나 재정곤란보다 심각한 상태, 

즉 재정상태의 훼손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서정섭, 2012; 최웅선･최서연, 2018: 97-98). 미국의 

재정위기와 재정파산제도를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관리는 주법에 의해 관리･운영 되며 재

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재정에 관여하는 형태가 보편적이다.3) 그 

밖에 주의 특별법으로 자치권을 제약하고 지방정부에 파산관재인을 파견하는 형태와 파산형태로 연

방파산법 Chapter9에 의해 자치권을 인정하고 재정재건을 도모하는 형태가 있다. 미국 연방파산법

에서는 지방정부의 파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나 지방정부파산은 연방파산법 Chapter7, 11에 규정

된 민간기업의 청산 또는 소멸을 의미하는 것과는 다르다(Kloha et al, 2005; Honadle, 2003). 

일본의 경우 2006년 6월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재정파탄 상황에 대한 ‘재정재건단체’의 신청을 

계기로 종래의 지방재정재건특별법 폐지하고 2007년에｢지방공공단체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이

하 지방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고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지방정부 파산제라

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건전화법에 의해 조기건전화단계, 재정재생단계로 

구분하고, 재정재생의 단계일 경우 중앙정부와 상위정부가 재정재건에 관여하되 지방정부가 우선

하여 재정재생을 도모하며 자치권의 제약은 없다. 

지방정부의 파산제도는 미국의 경우 제도적으로 연방파산법 Chapter9에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와 일본은 공식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법률에서는 파산의 명확한 개념적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박영강 외 4인, 2015: 319).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소멸이 아니라 재정위기의 사전예방과 효율적 재정재건에 보다 초점을 두

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상철, 2016: 92).

우리나라의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치

권은 유지하되 정부에서 긴급재정관리관을 파견하여 재정통제를 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부에서 직접 긴급재정관리관을 파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주 특별법

에서 규정한 파산관재인 파견제도와 유사하나, 자치권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그

리고 미연방정부에서 규정한 파산제와 일본의 지방재정건전화법에서는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구

적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긴급재정관리관을 파견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와 차이가 있다. 

3. 긴급재정관리제도에 관한 국내의 연구경향

국내의 연구경향은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 전후로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동 제도의 

도입전에는 지방재정진단분석,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운영상황,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선결과제 등이 연구주제로 나타났으며(박영강 외 4인, 2014; 김성배, 2015; 서정

3) 참고로 미국의 재정파산이 시작 된 것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의 영향으로 재정위기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며 1934년 1월 기준 채무 지급불능(Default)이 된 지방정부는 2,019개에 달하였다(Kimhi Omer, 

2010; 이지은, 201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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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이희재, 2015; 정재진, 2015), 제도 도입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재정위기관리의 사례연구, 파산

제도와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성격이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나타났다(김애경･박정우, 2014; 김홍

환, 2014; 이희재, 2014).

2016년 동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중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 자치단

체가 없었으므로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적용사례나 효과 등에 관한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기존 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의 재정위기 사례연구,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성

격과 개념 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나타났다(이상철, 2016; 배준식･박성문, 2017; 배준식, 2018; 

정일환, 2018; 임재영, 2019). 이상과 같은 내용을 연구자별로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주요 선행연구

연도･저자 주요연구대상
주요

분석방법
주요내용

김애경･박정우
2014

-미국･일본의 재정위기관리제도
-파산제도입의 과제

문헌연구
외국에서 운영되는 파산제도의 개념, 사례 및 
주요 논쟁을 살펴보고 제도화에 필요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함

김흥환
2014

-파산제도입의 관련 논점 문헌연구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 개념을 정립하고 이해
관계자의 주요 논점을 검토하여 파산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박영강 외 4인
2014

-파산제와 긴급재정관리제의 차이
-재정건전성 지표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통계분석
설문조사

재정건전성 지표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긴급
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제시

이희재
2014

-미국의 재정위기 관리제도
-한국의 적용가능성

문헌연구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 절차를 살
펴보고 한국의 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개선과 시
사점을 살펴봄

김성배
2015

-재정위기관리제도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선결쟁점

문헌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제도의 평가를 
바탕으로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내용과 도입가
능성에 대한 선결적 쟁점, 도입 될 경우 제도설
계상 도출되는 쟁점을 살펴봄

서정섭･이희재
2015

-재정관리제도 운영상황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필요성

문헌연구
긴급재정관리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시 중요시 
될 내용을 소개함

정재진
2015

-긴급재정관리제도 쟁점 문헌연구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둘러싼 쟁점의 분석
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안 제시

이상철
2016

-긴급재정관리제도
-일본과 미국의 파산제도

문헌연구
미국과 일본의 파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에 대한 쟁점의 논의
와 시사점을 도출함

배준식･박성문
2017

-긴급재정관리제도 내용
-긴급재정관리제도 쟁점
-재정위기관리 개선방향

문헌연구
통계자료

운용중인 지방재정관리제도 검토와 역할을 확
인하고 특히 사전경보시스템의 지표를 적용하
여 서울시의 영향 및 효과 측정과 해외 사례를 
알아 본 후 지방재정위기 관리체계의 개선 방
안을 제시

정일환
2018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문헌연구
실증분석
통계분석

2012년도 시행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
템의 정책효과를 추정하여 시스템의 시행전･후 
재정운영형태의 차이를 분석함

임재영
2019

-재정분권과 지방파산제 문헌연구
재정파산 한 미국 지방정부 사례를 살펴보고 
파산원인의 도출과 한국의 파산제 도입시 고려
될 사항, 한국의 지방재정위기 원인을 파악함

자료: 문헌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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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15년 7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

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라 볼 수 있다(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7.22.). 이 시기에는 주

로 동 제도 도입의 위헌성 여부, 제도도입 상의 문제점, 도입이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연구들이 나

타났으며(김성배, 2015; 서정섭･이희재, 2015; 정재진 2015; 배준식, 2018),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의 지표를 분석하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는 배준식･박성문(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배준식･박성문(2017)의 연구에서는 긴급재정관리제도와 관련된 서울특별시본청과 자치구의 재

정건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활용되는 7개의 세부지표 중 통합재정수

지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개별공기업 부채비율이라는 3개 지표를 선정하여 2015년도 결산자료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는 전반적으로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에는 해당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자료를 사용한 개별공기업 부채비율에서는 재정위기관

리 단계 중 ‘심각’ 수준에 이르는 자치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강 외 4인(2014)의 연구에서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지방재정위기의 바림직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12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재정건전성지표로는 현금창출자산 대비 부채비율, 총예산대비 총부채 

비율, 일반회계 대비 총부채비율, 지방세 수입대비 총부채 비율 지표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국

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대체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기준으로 볼 때 “주의단계”이

내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총예산대비 총부채 비율 지표의 분석에서는 4개 광역단체에

서 주의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본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는 정성호(2013)와 배인명(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정성호

(2013)의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구,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적 지표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합재정수지비

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이라는 4개 지표의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하여 2010-2011년 기간의 정부 통계자료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적 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연구에서는 전국의 개별 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하지 않고 정부 통계자료를 통한 평균값

과 최고 및 최저값만 살펴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배인명(2012)의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구, 지방재정위기 조기

진단시스템)의 7개 세부지표 중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예산

대비채무비율의 4개 지표를 활용하여 2010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이나 재정력, 인구변수 등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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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운영 체계

1. 긴급재정관리제도의 기본구조

201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아래 표와 같은 재정지표 중 1개 이상이 심각수준에 도달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계”로 지정할 수 있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

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

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 표에 제시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상의 재정지표들은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을 위한 요건

으로도 활용된다. 

<표 2>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관점 재정지표
재정주의단체 재정위기단체

｢주의｣ 수준 ｢심각｣ 수준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25%초과-30%이하 30%초과

채무관리
예산대비 채무비율 25%초과-40%이하 40%초과

채무상환비 비율 12%초과-17%이하 17%초과

세입관리 지방세 징수율 70%이상-80%미만 70%미만

자금관리 금고잔액비율 10%이상-20%미만 10%미만

공기업 공기업 부채비율 400%초과-600%이하 600%초과

자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제65조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은 재정관리단체에 대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리고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수행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해제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주요 흐름

행안부장관 
직권상정

⇨
지방재정위기

관리위원회심사
⇨

긴급재정관리
단체 지정

(행안부장관)
⇨ 긴급재정

관리인 파견
⇨

긴급재정 
관리계획 
수립･이행

⇨

행안부장관 
해제상정

자치단체 신청 ⇨ 자치단체 
해제신청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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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와의 관계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예산편성단계, 예산집행 및 결산단계의 지방재정관리제도(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최조순･강현철, 2014; 라휘문, 2014; 박정민 외 2013). 예산집행 및 결산 단계의 재

정관리 중 재정위기 관련제도에는 지방재정분석진단, 지방재정위기관리, 긴급재정관리제도가 포

함되며, 이들 3가지 관련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사후적 관리제도에 속하는 지방재정분석진단은 재정이 집행되고 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

저히 떨어지는 단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분석진단은 예산집행 이후의 분석･진단으로 재정위기의 사전위험 관리가 미흡

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2년에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4) 그리

고 2016년 6월 시행된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장기간 상황의 악화나 외생적 영향으로 인한 재정악화

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이희재, 2014; 손윤희, 2018). 이러한 세 가지 재정위기의 관

련제도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 재정관리제도의 주요 비교

구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재정위기관리제도 긴급재정관리제도

주요근거
법령

지방재정법 제54조-제57조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제56조 제60조의3-제60조의9

목적
부진단체 재정진단
(컨설팅)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재정위험성 
예측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 강화

재정진단 
선정

외부전문기관 및 행정안전부 분석결
과 진단단체 선정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재정건전화계획 미이행 및 당시 상
황보다 악화 될 경우 

재정진단
미흡단체
(하위단체)

재정위기단체, 
재정주의단체

긴급재정관리단체

판단
(판단지표)

재정분석지표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분야의 20
개 내외의 재정지표 등

5개 관점 7개 세부지표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달성여부

지표자료 결산자료 전년도 결산 및 당해 연도 실적 재정건전화계획 등
시기 연 1회 월별, 분기별 기준 -
재정위기
단계

해당 없음 위기(심각), 주의 긴급

건전화계획 자율적
위기: 계획수립 의무
주의: 자율적

계획수립 의무

사후조치 우수단체 특별교부세 지원
계획 불이행시 지방교부세 감액, 보
조금 재정사업 불이익,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지방채발행, 채무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의 금지 및 재정투자
사업 제한 등

단체장
권한 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제한(예산편성권 등)

재정지원 별도 재정지원 없음 별도 재정지원 없음 적극적 재정지원

자료: 이상철(2016), 지방정부 파산제도에 관한 국제간 비교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7(4). p96을 토대로 재정리

4) 현재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혼용된 상태로 적용되고 있는데 지방재정위기관

리제도는 지방재정분석진단의 사후적 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에 불구하고 법률상의 근거, 

운영과정 상 영역이 모호하여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이지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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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작동 현황

국내에서 2016년 6월에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9년 10월 현재까지 긴급재정관리

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는 저촉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1분기 재정지표를 점검한 결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태백시 등 4개 단체

가 예산대비 채무비율에서 “주의” 기준에 해당되었으므로 같은 해 7월 31일에 재정주의단체로 지

정되었다.5) 당시 자료에선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 태백 34.1%로 나타나 지방재정위기

관리지표(구, 사전경보시스템) 중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인 25%를 초과하였으나, “위기(심

각)” 기준 40%는 모두 초과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다음해인 2016년 5월에 부산광역시와 대구

광역시를 “주의” 등급에서 해제하였으며, 태백시는 2016년 12월에 “주의” 등급이 해제 되었다.6) 

인천광역시는 2017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 주의단체 지정해제를 신청하였고, 2018년 2월에 “주

의” 등급이 해제되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재정주의단체 지정 당시 채무비율이 39.9%로 0.1%를 

넘기면 재정위기단체를 의미하는 “심각” 단체로 지정될 상황이었다. 이처럼 채무비율이 높았던 이

유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인천도시철도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이었으며, 2014년 말에는 

채무잔액이 3조 2,581억원에 달하였다. 그 후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2015-2018)을 수립해 2017

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1.9%까지 떨어뜨렸다.7) 그 결과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12년 만에 ‘25% 이

하’로 재진입 했다(매일경제, 2018.2.13). 

 한편,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및 태백시의 주의등급지정 이후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5) 당시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참고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이 재정

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2011년부터 예산대비채무비율에서 “주의” 기준에 해당하였지만, 제도 도입 초기

인 점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감안하여 주의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의 단체들에게 단체장 주도하에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권고하였다.(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보도자료, 

2015.8.15).

6)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주의단체에 대한 등급해제여부 심의결과 부산과 대

구의 재정지표는 2015년 3분기부터 정상단계에 진입하였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주의” 등

급을 해제하였다. 2016년 1분기 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은 부산 20.4%, 대구 23.2%였다(행정자치부 보도

자료, 2016). 태백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1분기 34.4%, 2016년 2분기 18.7%, 2016년 3분기 

18.4%였다(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6).

7) 인천광역시는 정부지원금 확충, 지출절감, 세수확충 등의 노력에 힘입은 성과라고 했다. 시는 총 부채를 

2014년 말 대비 2017년 말에는 3조원 이상 감축했다고 평가하였지만, 시가 감축한 3조원 중 2조원은 공

기업이 감축한 금액으로 인천광역시가 감축한 채무비율은 1조원 수준이었다. 반면 예산은 지방세증가와 

보통교부금 증가 등으로 7조원에서 10조원대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채무비율이 2014년 말 37.5%에서 

2017년 말 21.9%로 감소되었다(오마이뉴스,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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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실적(주의등급지정 이후)

구분 이행실적

부산

채무관리
･조기상환 420억(‘15.7월), 지역개발기금 융자 전환 330억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381억원 
감축

･지방채 발행상한제(지방채 발행액 4,200억 이하로 제한) 운영으로 발행규모 조정

세입확충
･지방세입 증대: 11조 2,456억원(‘15년 목표액 대비 108.3% 징수)
･조례개정을 통한 세입 확충: 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15.7월) 전년 대비 약 97억원 증수

세출구조조정

･대중교통체계 개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점검을 통해 연 70억원 절감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 계속지원사업 성과평가 4억원 절감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27억원
･기금정비를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공기업경영
개선

･공기업 부채 감축: 2,440억원(도시공사 2,270억원/교통공사 170억원)
･복리후생 정상화 마무리, 공공기관 경영혁신 종합 실행

대구

채무관리 ･조기상환 1,547억원(‘15.8월∼)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677억원 감축

세입확충
･조례개정을 통한 세입 확충: 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15.7월) 연 102억원 세입 증대
･상･하수도 요금 인상: 전년 대비 284억원 증대

세출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111억원 절감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로 11억원 절감

공기업경영
개선

･공기업 부채 감축: 3,797억원(도시공사 2,760억원/철도공사 1,037억원)
･전국 최초 4개 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태백

세입확충
･공유재산 매각(13건, 299억원)
 -매봉산 풍력발전단지(137억원), KBS태백방송국부지(133억원), 시청후문 노외주차장(27억원) 등

세출구조조정

･긴축재정 지속 운영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 등 경상비 10% 이상 절감
･공무원 정원대비 19명 결원 유지(연간 9억원 절감)
･주요 계속 투자사업 기간연장을 통한 시비부담 최소화 등

채무관리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이행액 조기상환
 -‘16년 420억원 상환(1월 150억원, 6월 270억원)

자료: 행정자치부(2016)보도자료(2016.5.12)

Ⅳ.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분석 

1. 분석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6년 6월 시행된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작동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여부를 검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재정건전성

을 분석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주로 지방재정분석진단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활용되는 지표 중 일부를 분

석기준으로 설정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전체 지표를 분석기준으로 설정하는 

분석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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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제시된 재정지표의 산식은 명료하게 이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선행연구의 지표산식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편람의 지표 등을 참고하여 재정지

표 및 산식을 정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정성호, 2013; 배인명, 2012; 배준식･박성문, 2017).8) 

다음 표에 의하면 긴급재정관리제도의 관리단체 지정에 사용되는 지표는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재정지표와 동일하며, 이들은 5개 관점 7개의 세부지표로 구분된다. 공기업부채비율은 2개 지표

로 세분되는데 첫 번째 공기업부채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기업의 자본 대비 부채비율

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개별공기업의 부채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자치단체의 전반

적인 부채비율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어 전체 공기업 부채비율의 측정에 한정하고자 하므로 본 

모형에서는 모두 6개 지표가 활용된다. 

<표 5> 재정위기단체 진단 재정지표와 분석기준

재정지표 기준산정방식
분석기준

(심각수준)
자료출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세입-(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 30%초과 지방재정분석진단지표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잔액÷최종예산액)×100(%) 40%초과 지방재정분석진단지표

채무상환비 비율 (순지방비상환액÷일반재원결산액)×100(%) 17%초과 지방재정분석진단지표

지방세징수율
(당해연도 분기말 누적 징수액÷최근 3년 분기말 누적 
징수액)×100(%)

70%미만 지방재정분석진단지표

금고잔액 비율
(당해연도 분기말 금고잔고÷최근 3년 평균 분기말 금고
잔고)×100(%)

10%미만 e-호조시스템/정보공개청구

공기업부채 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부채÷순자산)×100(%) 600%초과 지방재정365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주: 심각수준은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이며, 지정 후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함에도 보다 악화될 경우 긴급재정관
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음

자료: 2019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4항 1호-6호; 이희재(2016); 배인명(2012)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앞의 표에서 재정수지 관점인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개략적으로 파악

하는 지표로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수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통

합재정은 총지출 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를 말하는 것이다.9) 

채무관리의 관점에는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 비율이 설정되어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

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건전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의 현재액의 

8)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2017년 회계연도)자료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진단지표는 용어는 달

리하나 산식과 내용 측면에서는 거의 일치함을 연구자가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일관성과 객관성 확

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재정위기관리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통하여 자료

를 확인하였다.

9) 통합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로 구성되고 이를 하나로 합쳐 내부거래 및 차

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재정365, 2019; 배준

식･박성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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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측정되며, 채무상환비 비율 역시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일반재원의 대비 미

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로 측정된다. 

세입관리의 측면인 지방세징수율은 지방세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을 측정하는 것이다. 자

금관리관점인 금고잔액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금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금고의 여유재원

을 파악하는 것이나 지방세징수실적, 예산의 조기집행, 보조금 입금 등으로 측정시점에 따라 지표

수치의 변동이 심한 특징이 있다. 끝으로 공기업관점의 공기업 부채비율은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

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로 공기업의 부채수준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도 결산자료를 분석범위로 설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나 개별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담담 직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자

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자료의 분석은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국의 

개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개의 지표 값을 구하고, 그 결과를 광역단체와 시･군･구별로 구분하

여 평균값과 최대 및 최소값을 제시하는 분석방법을 적용한다. 

2. 재정건전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동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재정건전성 지표분석이 선행되어

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내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위기관리제도상의 “주의단계” 혹은 “심

각단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장차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작동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1) 재정수지와 채무관리 및 공기업 관점

다음 표에는 재정수지와 채무관리 및 공기업 관점의 재정지표 분석결과가 나타나 있다. 전술한 

분석모형에 의하면 심각수준은 통합재정수지비율 30%초과(-30% 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 40%초

과, 채무상환비비율 17%초과, 공기업(공사) 부채비율 600%초과로 제시되고 있으나, 분석결과 어

느 지방자치단체도 심각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의단계는 통합재정수지비율 25%초과-30%이하(-25%초과～-30%), 예산대비 채무비율 

25%초과-40%이하, 채무상환비 비율 12%초과-17%이하, 공기업 부채비율 400%초과-600%이하로 

제시되고 있으나, 역시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주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표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합재정 수지비율(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의 경우 가장 적자

비율이 높은 단체는 -6.65%로 나타나, 주의단계인 -25%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에서 가장 높은 단체는 인천 21.73%이지만 역시 주의 단계인 25%이하에서 

관리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무상환비 비율의 경우 전남이 1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나 주의 단계 12%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기업 중 공사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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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인 공기업 부채비율의 경우 강원(231.2%)과 남양주시(231.6%)가 가장 높은 편이지만 역시 주의 

기준 4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10)

<표 6> 재정수지와 채무관리 및 공기업 관점 결과
(단위: %)

관점 지표 구분 평균 최고 최저 비고

재정
수지

통합재정
수지비율
(통합재정

수지적자비율)

광역자치단체 전체 3.01 14.21 -3.59 최고: 인천 / 최저: 경남 

광역시 3.07 14.21 -2.53 최고: 인천 / 최저: 울산 

도 3.44 13.3 -3.59 최고: 충남 / 최저: 경남

기초자치단체 전체 7.25 38.58 -6.65 최고: 경기과천시 / 최저: 경북구미시

시 8.87 38.58 -6.65 최고: 경기과천시 / 최저: 경북구미시 

군 7.89 25.59 -4.21 최고: 강원영월군 / 최저: 경북울진군

구 4.72 17.74 -4.86 최고: 인천동구 / 최저: 대구남구 

채무
관리

예산대비 
채무비율

광역자치단체 전체 13.74 21.73 4.57 최고: 인천 / 최저: 경남 

광역시 18.94 21.73 14.77 최고: 인천 / 최저: 대전

도 11.3 13.78 4.57 최고: 강원 / 최저: 경남

기초자치단체 전체 1.85 14.27 0 최고: 전북익산시 

시 3.6 14.27 0 최고: 전북익산시 

군 1.46 7.28 0 최고: 경북칠곡군 

구 0.4 4.85 0 최고: 서울강남 

채무상환비
비율

광역자치단체 전체 5.99 11.8 0.44 최고: 전남 / 최저: 서울

광역시 7.21 9.8 5.33 최고: 부산 / 최저: 대전

도 6.7 11.8 1.11 최고: 전남 / 최저: 강원

기초자치단체 전체 0.48 4.31 0 최고: 전북익산시 

시 0.87 4.31 0 최고: 전북익산시

군 0.35 2.03 0 최고: 경북영덕군

구 0.19 2.78 0 최고: 대전동구

공기업
공기업
(공사)

부채비율

광역자치단체 전체 85.83 231.29 16.71 최고: 강원 / 최저: 대구

광역시 53.89 100.79 16.74 최고: 울산 / 최저: 대구

도 120.1 231.29 40.94 최고: 강원 / 최저: 경북

기초자치단체 전체 67.47 231.68 2.02 최고: 경기남양주시 / 최저: 충남당진시

시 65.23 231.68 2.02 최고: 경기남양주시 / 최저: 충남당진시

군 75.33 158.37 10.13 최고: 경기양평군 / 최저: 경남함안군

주: 2017년도 결산자료 기준임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 2017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보고서; 지방재정365(2019); 행정안전부･한국지방

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편람; 클린아이(2019)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10) 2017년 지방공기업(직영, 공단, 공사 전체포함)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1.8%

이고 강원이 231.8% 최고이며 세종이 1.15% 최저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47.6%이고 서

울성북구가 644.7% 최고이며 다음으로 울산울주군 536%로 나타났다(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보고

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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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관리와 자금관리 관점

지방세 징수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의 징수결정과 실제 수납액을 살펴봄으로써 유동성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80% 미만은 재정주의단체, 70% 미만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울산이 96.8%로 최저로 나타났고, 226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경북 청도군이 최저인 89.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 지표의 경우 재정위기와는 큰 거리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11) 

금고잔액비율은 현금의 지급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20% 미만은 주의단체, 10%미만은 재정위

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금고잔액지표는 다른 5개 지표와 달리 매달 확인하게 되어 있어 지표의 

변동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인천시가 61.6%로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

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 서구가 81%로 최저 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 지표 측면에서도 재

정위기와는 큰 거리가 있음 확인할 수 있다.12) 

<표 7> 세입관리, 자금관리 관점 결과
(단위: %)

관점 지료 구분 평균 최고 최저 비고

세입
관리

지방세
징수율

광역자치단체 전체 98.15 99.04 96.8 최고: 경기 / 최저: 울산 
광역시 97.4 98 96.8 최고: 울산 / 최저: 대전
도 98.71 99.04 98.41 최고: 경기 / 최저: 전북
기초자치단체 전체 96.4 99.62 89.91 최고: 서울금천구 / 최저: 경북청도군
시 95.4 98.37 92.01 최고: 전남여수시 / 최저: 경기동두천시
군 95.47 98.09 89.91 최고: 경북울진군 / 최저: 경북청도군
구 98.62 99.62 96.23 최고: 서울금천구 / 최저: 인천계양구

자금
관리

금고잔액
비율

광역자치단체 전체 103.03 121.52 61.63 최고: 서울 / 최저: 인천
광역시 94.23 111.5 61.63 최고: 대구 / 최저: 인천
도 107.49 119.41 86.11 최고: 경기 / 최저: 경남
기초자치단체 전체 114.41 197.48 81.04 최고: 경북경주시 / 최저: 인천서구
시 116.84 197.48 89.98 최고: 경북경주시 / 최저: 경남밀양시
군 111.67 145.95 81.24 최고: 경북청송군 / 최저: 충북증평군
구 114.72 166 81.01 최고: 서울양천구 / 최저: 인천서구

주: 금고잔액비율 지표의 경우 전체 243개 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194개(시 65개, 군 65개, 구 
64개)로 총 211개 단체의 자료가 분석됨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 2017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보고서; 지방재정365(2019); 행정안전부･한국지방
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편람; e-호조시스템(2019)을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11) 부산광역시 강서구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에 의하면 “지방세징수율과 금고잔액비율이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에 미치는 거의 영향은 없다”고 했다. 금고잔액비율의 경우 자치단체의 전체예산의 증액과 감액, 보

조금 입금,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매달 비율변동이 심하고 금고잔액비율이 떨어진다고 하여 재정위기단

체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하며, 지방세징수율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들 2개 지표는 참고 지표로 활용하는 

정도라고 했다. 

12) 본 연구에서 5개 지표는 전수 자료이지만 금고잔액비율은 재정정보가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않고 매달 

수치의 변동이 있는 등 자료수집이 어렵고 자료의 정확성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연구자는 2017년 11

월과 12월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자료를 얻었으며, 전체 243개 자치단체 중 광역자

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194개(시 65개, 군 65개, 구 64개)로 총 211개 단체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

었고 11월 자료가 약 42.6%이고, 12월 자료가 약 57.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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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과 결론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적용될 경우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보장되지만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긴급

재정관리인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통제를 받게 되므로 동 제도는 정부의 주장이나 명칭과 무관하

게 파산제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활용되는 6개 재정건전성 지표를 통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17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함으로

써 2016년에 도입된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작동 가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모든 

지표들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국

내에서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작동될만한 재정위기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발견할 수 있

었다. 긴급재정관리제도가 검토되는 요건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6개 지표의 어느 하나라도 심각

단계에 도달하여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논란이 된 “제도를 위한 제

도” 혹은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국내에서 작동

되고 있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및 지방채발행승인제도 등과 같은 제

도적 장치들이 상당히 잘 작동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박영강 외 4인, 2014: 110).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향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6개 재정건전성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도 고려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금고잔액비율 지표의 경우 사례 지방자치단

체의 담당직원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재정운영시기에 따라 매달 비율의 변동이 발생하

여 정확성이 떨어지고 중요성도 그다지 없다는 것이다. 동 지표의 목적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도 혹은 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내 지방정부는 일시차입금 제도를 

통하여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할 수 있으므로 극단적인 채무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한 유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담당직원 인터뷰에 의하면 지방세징수율 역시 지표로서의 의미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의 90%이상으로 나타나 “주의단계”인 80% 미만과는 상

당한 거리가 있음이 확인되어다. 그 밖에 통합재정 수지비율이나 공기업 부채비율 지표 역시 주의

단계를 훨씬 상회하는 분석결과를 보이므로 지표로서의 중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 비율 지표의 경우에는 주의단계에 근접하는 자치단체

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들 지표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긴급재정관리제도의 핵심적 지표는 예산

규모에 따른 지방채의 관리에 초점이 두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표를 기준으로 2012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

면 광역단체 평균 21.82%, 시 8.94%, 군 3.56%, 구 1.26%로 나타났으며, 주의기준인 25%를 초과하

는 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4개나 나타났다(박영강 외 4인, 2014: 133).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의 

광역단체 평균 21.73%, 시 14.27%, 군 7.28%, 구 4.85%와 대비하면 광역단체의 경우 부채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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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기초단체들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

근 자료의 분석결과에는 주의기준을 초과하는 단체가 없다는 점에서 보다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에 주의단체가 없어지게 된 것은 본 연구의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작동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관리노력과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잘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작동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재

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지방재정의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농

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인구감소로 기초자치단체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13) 

국내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구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서 재정위기나 통폐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행정체제의 개편방향과 지방정부의 사무배분에 따른 재

원배분체계의 수립을 통하여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해야할 뿐 아니라 만약의 상태를 대비하여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무와 재원배분 방향으로는 지방정부에 강제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시키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함과 동시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재배분하고 상응하는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앙･지방간 복지비 분담원칙의 확립과 함께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재정분석 진단제

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이희재, 2016: 90). 본 연구에 의하면 금고잔액비율이나 지방세징수율은 긴급재정관리를 위

한 진단지표로서는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지표를 대체하되 가능한 중기적 

재정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재정지표의 모색을 위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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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n 
Local Government

Lee, Su Gu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concept of the bankruptcy system and the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checking if the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s a 

useful system that can work. For this, this study has established the six indicators for the Local 

Financial Crisi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earlier studies and the Korean government data 

and analyzed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he analysis shows 

that as all the local governments meet the financial soundness standard, there is no chance that 

the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will be applied. Furthermore, the analysis finds out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six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have to be considered in 

operating the Local Financi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fact that the debt-to-budget ratio 

and the debt repayment ratio serve a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s suggests that the crucial 

objective of the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lies in managing the local debts. As an 

alternative, it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inancial allo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the administrative affairs allo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it emphasized that the priority should be placed on the 

expans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In addition, it suggested the necessity of follow-up research to find new 

financial indicators that can predict mid-term financial situation.

Key Words: Local Financial Crisis, Local Government Bankruptcy System,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Local Financi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dicator of 

Financial Soundness


